
환경부담금 소폭인상 조정
환경부, 통산부의 산업경쟁력 약화 주장 대폭수용

각종 환경개선 부담금 및 예치금 인상안이 경기후퇴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당초 계획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96년들어 쓰레기 발생량저감을 위해 폐기물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물가앙등과 경기후퇴 등을 감안, 상당부분 취소하거나

현실에 맞게 부담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T V·세탁기·에어컨 등 3개 가전제품에 대당 3 0원씩 걷던 폐기물예치금을 T V는 9 0

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5 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냉장고에도 새로 7 0원의 예치금을 물릴 계획이

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를 감안, 4종 모두 3 8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크기에 따라 개당 1 . 5 ~ 3원씩 부과하던 유리병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을 개당 3 ~ 7원으로 2배 가량 올

리려던 계획은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살충제 용기, 과자봉지, 껌, 1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제품 등에 매기는 폐기물 부담금도 100% 안

팍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 하향조

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퍼내 만드는 술과 청량음료에도 새로 수질개

선부담금을 부과하려던 계획 역시 적정요율을 상징적 수준으로 정하고 시행시기도 9 8년 이후로 연

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황산화물·먼지·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불소화합물 등 1 0개 대기오염물질 배

출업소에 대한 총량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연간 3 0 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산부 등의 반발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해 배출업소의 부담을 크게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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